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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국가연구개발예산이란 정부가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년도에 투입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이다(과학기술

부, 1998).이 예산은 과학기술진흥예산(연구개발활동에 직접 투자되지 않고 기금조

성 등 전반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조성된 예산)과 과학기술행정예산(과학기술

부를 포함한 행정부처의 과학기술지원 행정비)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예산을 구성한

다.

우리나라의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은 OECD 권고기준(Frascati Manual)을

기본으로 편성되었고, 일부 이 기준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

게 조정하였다. 최근들어 국가연구개발예산이 OECD의 권고기준에 따라 집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기능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분포와 최근 추이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여 98년과 99년의 예산을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 국가연구개발예산은 약 9.7% 증가하였으며, 이중 연구개

발사업예산은 약 28.3 % 증가하여, 이 예산증가가 전체 예산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 농림, 환경, 건설교통 부문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은 적은 규모이지만 감소하였다. 99년에 국방부문의 연구개발사업비는 4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연구기관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모두 감소하여 약 11.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9.7%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체감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연구지원의 예산은 약 19.5% 증가를 보였으며, 연구기반조성 관련 예

산은 규모는 적으나 증가율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1999년에는 정책연구가 많이 신

설되었다.

<표 1>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세부 기능별 분포



기 능 별 1998년 1999년

연구개발

사 업

특정연구개발(과기부 ) 330, 159 347, 149
산업기술 357, 683 385, 665
원자력에너지 71, 370 70, 345
농림 61, 029 58, 671
환경 22, 000 17, 500
건설교통 26, 964 22, 563
보건의료 51, 492 52, 814
국방 77, 719 336, 165
기타 19, 984 26, 283
소계 1, 018, 400 1, 307, 155

연구기관

운 영

국립연구기관 290, 718 288, 837
출연연(부처소속 ) 539, 364 483, 079
출연연(경제사회연구회 ) 86 , 744 61, 951
출연연(인문사회연구회 ) 43 , 220 32, 722
출연연(기초기술연구회 ) 101, 102 93, 552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 129, 097 97, 077
출연연(공공기술연구회 ) 137, 469 120, 219
보조기관 8, 661 7, 149
소계 1, 336, 375 1, 184, 585

대학연구

지 원

국립대학일반운영지원 246, 074 245, 355
대학기초과학연구사업 216, 087 257, 927
대학특정목적지원 및 기타 59, 993 121, 136
소계 522, 154 624, 418

연구기반 연구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 49, 788 76, 550
국제기술

협 력
국제기술협력 6, 963 7, 136

정책연구
정책연구 - 43 , 961
기타정책연구 500 6, 151
합 계 2, 934, 179 3, 249, 957

(자료원) 연구개발예산통계 작성지침, 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9)

2.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분포와 최근 추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부처별 집계가 가능하다(<표 2> 참고).

98년의 경우에 총리실을 포함한 21개 부처에서 연구개발예산을 사용하였으나,

99년에는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여성특위, 공정거래

위원회, 법제처, 해양경찰청 등이 신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30개

정부부처가 연구개발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30여 개 부처 중에서 과기부, 국방부,

산자부, 교육부의 예산사용은 98년에 65.1%였으며, 99년에는 70.5%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과기부보다는 국방부의 연구개발예산사용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작지만 산자부의 예산사용 비중은 줄고 있다. 정통부의 연구

개발예산 사용은 매우 적으나, 이는 정통부의 연구개발이 정보통신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집행 부처별, 예산사용 기능별 분포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과기부, 국방부, 산자부

등 15개 부처이며, 연구기관운영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17개 부처이다. 대학

에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는 교육부와 과기부 밖에 없으며, 연구기

반조성 및 기술서비스는 3개부처, 국제기술협력은 과기부와 산자부가 담당하고 있

다. 정책연구예산은 22개 부처가 집행을 하고 있다.

<표 2 > 부처별 연구개발예산의 변화추이

부 처 명
1998년도 1999년도

증가율연구개발예산 구성비 연구개발예산 구성비

재 경 부 - 0.0% 3,274 0.1%

통 일 부 - 0.0% 374 0.0%

외 교 통 상 - 0.0% 1,078 0.0%

법 무 부 - 0.0% 152 0.0%

국 방 부 479,053 16.3% 701,133 21.8% 46.4%

행정 자치부 1,554 0.1% 483,546 0.1% 16.0%

교 육 부 423,053 14.4% 64,546 15.0% 14.3%

과 기 부 587,296 20.0% 654,508 20.3% 11.4%

문화 관광부 7,993 0.3% 7,800 0.2% - 2.4%

농 림 부 50,556 1.7% 48,795 1.5% - 3.5%

산 자 부 421,106 14.4% 430,347 13.4% 2.2%

정 통 부 19,984 0.7% 15,223 0.5% - 23.8%

복 지 부 54,236 1.8% 54,916 1.7% 1.3%

환 경 부 39,874 1.4% 42,349 1.3% 6.2%

노 동 부 1,709 0.1% 3,590 0.1% 110.1%

건 교 부 26,651 0.9% 27,15 0.9% 2.9%

해 양 부 61,376 2.1% 59,099 1.8% - 3.7%

기획 예산처 - 0.0% 825 0.0%

여 성 특 위 - 0.0% 339 0.0%

공 정 위 - 0.0% 211 0.0%

법 체 처 - 0.0% 252 0.0%

산 업 재 청 6,543 0.2% 6,019 0.2% - 8.0%

기 상 청 3,054 0.1% 3,838 0.1% 25.7%

농 진 청 174,195 5.9% 169,467 5.3% - 2.7%

산 림 청 27,147 0.9% 25,892 0.8% - 4.6%

중 기 청 42,348 1.4% 58,015 1.8% 37.0%

식품 의약청 8,306 0.3% 13,300 0.4% 56.4%

철 도 청 513 0.0% 246 0.0% - 21.4%

해양 경찰청 - 0.0% 29 0.0%

총 리 실 497,632 17.0% 405,521 12.6% - 18.5%

합 계 2,934,179 100.0% 3,219,357 100.0% 9.7%

(자료원) 연구개발예산통계 작성지침, 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9)



<표 3 > '99년도 부처별, 기능별 연구개발사업 예산현황

부 처 명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운영

사업

대학연구지원

사 업

연구기반조성

기술서비스

국제기술협력

사업

정책연구

사업
합 계

재 경 부 3, 274 3, 274

통 일 부 374 374

외교통상부 1, 078 1, 078

법 무 부 152 152

국 방 부 336, 165 363, 617 1, 351 701, 133

행정자치부 1, 616 187 1, 803

교 육 부 15, 377 466, 491. 2 1, 678 483, 546

과 기 부 377, 149 92, 387. 6 157, 927 2, 000 1, 300 23, 744 654, 508

문화관광부 500 7, 169 131 7, 800

농 림 부 39, 691 9, 199 1, 505 50, 395

산 자 부 367, 995 17, 168. 4 63, 599 5, 836 4, 749 459, 348

정 통 부 15, 223 15, 223

복 지 부 48, 361 5, 493. 2 1, 062 54, 916

환 경 부 17, 872 12, 600 10, 951 926 42, 349

노 동 부 2, 583. 2 1, 007 3, 590

건 교 부 22, 563 4, 852 27, 415

해 양 부 16, 429 40, 530 2, 140 59, 099

기획예산처 825 825

여 성 특 위 339 339

공 정 위 211 211

법 체 처 252 252

산 업 재 청 6, 019 6, 019

기 상 청 188 3, 650 3, 838

농 진 청 2, 070 167, 397 169, 467

산 림 청 481 25, 411 25, 892

중 기 청 48, 015 58, 015

식품의약청 4, 453 8, 847 13, 300

철 도 청 246 246

해양경찰청 29 29

총 리 실 405, 521 405, 521

합 계 1, 307, 155 1, 184, 585 624, 418 76, 550 7, 136 50, 112 3, 249, 957

(자료원) 연구개발예산통계 작성지침, 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9)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상의 문제 제기

98년도와 99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기능별 분포 내역을 보면(<표 1> 참고),

예산편성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몇 가지 의문이 든다.

(1)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획이 미흡한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사업은 99년의 경우에 15개 부처별로 따로 추진된다.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모두 상호 독립적인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97년도 및 98년도의 조사분석평가사업에서도 밝혔듯이 이들 사업

은 약간씩 중복되어 투자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산자

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은 다양한 기술 분야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서 여타 부처 의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스펙트럼(기초- 응용- 개발)상의 차별화를 노력한다해도 투

자영역의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98년의 조사·분석·평가 사업 결과에

의하면, 특히 산자부의 연구개발사업과 중기청의 연구개발사업간의 차별화 정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분야에서의 중복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先 기획이 요구

되는 주제의 하나는 과학기술인력개발사업이다. 인력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은

몇 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혹은 연구기관운영사업의 일부가 해당한다. 예를 들

어 현재, 산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내의 기술인력양성사업( 98년 예산: 13,100

백만 원), 산업기술교육센터사업 등과 정통부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정보통신연구개

발사업의 세부사업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연구

개발인력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이어서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통해 추진될 때, 그 효

과가 있다. 따라서 현재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인력개발사업은 구체적인 장기 계획하

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국제협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예산청의 구분에 한가지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안에 국제협력연구 목적의 유사한

사업이 있다.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내부에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과기부 특

연사의 세부사업 중, 과학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과기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산자부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대 아세안EU산업기술협력사업 등이 이들이다. 이

러한 사업의 경우, 물론 사업제안과정에서 자신들의 부처내에 유사 사업들과 차별

화를 시켰을 것이고, 또 기획예산청의 사업예산심의과정에서 부처간의 유사사업에

대한 검증을 거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사업들이 중복 없

이 효율적 예산배분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연구개발사업들이 과기부, 산자부, 정통

부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의 연구개발예산 집계에 의

하면 이들 예산은 국가연구개발예산 전체의 평균증가율 이상의 증가를 계속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사업은 전체적인 조정

(coordination ), 혹은 전체적으로 합의된 계획 없이 부처마다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

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을 한

연후에 부처별로 그 역할을 나누어 사업추진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기술분야대로,

인력개발 분야대로, 인프라구축대로, 정보서비스 분야대로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수

립하고, 부처별로 연구개발 투자 영역을 정한 뒤, 이들을 사전, 사후에 걸쳐 충분히

조정(coordination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인력개발관련

사업의 경우에 현재, 부처별로 개별적인 세부사업 내용이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이

들 사업들은 전체 국가차원에서 교육부의 사업과 노동부의 훈련사업과 연계한 인력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선행적으로 수립한 뒤에, 부처별로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운영사업의 비중 역전

98년과 99년의 전체 연구개발예산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연구

기관운영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8년의 경우에는 각각 34.7%와 45.5%, 99년

도에는 40.2%와 36.4%가 되었다. 다른 기능별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

교적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이 두 기능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

로 위치를 바꾸었다. 과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예산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연구개발예산이 수립·집행되기 시작한 이래, 예산은 대부분

국공립연구기관과 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비중은

점차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에 의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

고 급기야는 99년에 이 두 기능의 비중은 서로 등수가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는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이 크게 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제도적으로, 운

영면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충분한가?, 이러한 준비는 2000년에도

계속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부처별로 자신들의 연구개발사업

을 관장하는 여러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이 시스템은 정

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둘째는 예산상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

구기관은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이들 기관을 지원하

는 연구기관 운영예산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출연(연)에 대

한 연구원가중심제도 이후에 이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설립·운영

해온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현재 제시하

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기관의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인가? 연구회시스

템으로 전환된 출연(연)에 대한 국가 운영체제가 자리잡고 있는가?



(3) 공공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의 축소

99년의 국가연구개발예산에 있어서 보건의료 부문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약

간 증가했으나, 원자력에너지, 농림, 환경, 건설교통 부문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오

히려 감소했으며, 연구기관 운영지원 예산인 공공기술연구회의 예산도 감소하였다.

반면 산업경쟁력을 내세우는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경우는 99년에 예산이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국방부문의 연구개발예산이 크

게 증가하는 이유로(4배 이상) 다른 예산들의 증가가 미미해 보이지만 국방부문을

제외로 하고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증가율을 계산하면 3.2% 정도이다. 따라서 특정

연구개발예산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는 5.1%, 7.8%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들

사업예산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에서도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연구개발사업의

장기 전략은 무엇인가? 점차 환경, 에너지, 보건 등 공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에 이들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이들 예산의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로 놓아 둘 때,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 국가연구개발예산으

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들 부문의 장기전략은 얼마나 유효할까?

(4) 기초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미흡

98년과 99년의 대학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평균 19.6% 증가를 했으며, 이는

전체예산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중요성을 감안한 예산 배정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이 사업의 비중이다. 98년

의 경우에 17.8%, 99년에 19.2%에 불과하다. 또 과기부와 교육부 이외의 다른 부서

에서는 대학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가지 의문이 든다. 기초연구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과

연 이 비중은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에 충분한가?, 기초연

구개발사업을 통해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배출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증가추세로 충분한가?, 또 대학에 고급 과

학기술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예산배정 비율인가?

(5)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과정의 비전문성과 단기간의 예산편성

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심의기준은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 머

물러 있다. 다행인 것은 2000년 예산부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에 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예산청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내부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또, 예산에 대한 정부의 심의기간은 결국, 6,7,8월 정도이다. 99년

의 경우에 3조 이상의 예산에 대해 3개월의 심의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예산처의 심의위원회

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안에 여러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문적

으로 심사할 수 있을까? 국가의 장기적 전략이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심사 시에 반

영이 되고 있는가? 예산청이 연초에 제시하는 예산편성지침의 예산심사기준만으로

얼마니 과학적인 예산 심사가 가능할까? 공개된 심사기준이외의 또 다른 예산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등이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의 효과적 대응방안(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배분과정과 그 내역을 살펴보면 배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배분과정 상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못하는 연유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대안을 제시함

으로써 이를 예산편성의 효과적 방법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목표의 종합조정

1999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예산으로 진행중인 각종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작업이

제도화되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에서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의 효율화를 증진시

키기 위해 “산업과학예산과”를 설치하여 연구개발예산에 관하여 종래의 부처별

예산심사에서 전 부처 총괄심사로 전환하여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은 성과평가만으로는 일부 개선에 불

과하며 기본적으로는 “정책의 기본방향(목표) 설정 , 사업의 사전기획 , 성과평

가”등 3개 축으로 상호피드백되는 체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3대 체제는 국

가 과학기술행정의 기본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의 올바른

기본방향 설정은 그 후의 모든 사전기획 및 평가행위의 기본잣대로서 가장 중요하

다. 현재 제도화된 조사분석평가사업의 경우도 평가의 기준이 될 전체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추진목표가 없어 단순한 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차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

시키고 있을 뿐 근본적인 효과성 향상수단이 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에 2000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목표의 비전과 그랜드디자

인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경쟁력

강화에 관한 국가 장기발전 목표 및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방향에 관

하여 전부처가 참조할 [기준 및 지침]을 체계적으로 지정·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기술정책의 기조를 비전제시형 계획으로 새롭게 수립하되, 현재

각 부처의 정책영역별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근거로 삼고 있는 기존계획이나

대책중에서 선별하여 다수부처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계획이나 대책의 경우는 부처

결정사항 혹은 대통령 보고가 아니라 “각의결정” 차원으로 높여서 심의·공표함

으로써 [기준 및 지침]의 정책적 권위와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된 과학기술기본계

획을 일본의 政策大綱으로 삼으면서 또한 각 성청산하의 심의회, 위원회가 책정한

13개 분야 28개 계획/ 지침을 각의결정사항으로 만들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

향과 예산배분에 공식적인 [기준 및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계획/ 지침들에

근거하여 예산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각 성청의 각종 기존사업이 발맞

추어 방향조정되고 신규사업의 타당성이 심의되므로 성청간의 강한 분권행정체제

기조 속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정책의 자율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정책목표와 기술개발프로그램의 연결

그동안 수립된 각종 대책 및 계획들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정부의 권위적 결정

과정을 거친 계획과 정책수단간에 연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상위의 계획과 하위의 정책수단간에 “역위상” 관계가 있는 예산제도의

관행이 있어 장기계획서 보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가 더 실

천력이 있는 상황이다. 장기계획의 공신력이 유지되지 못하면 새로운 장기계획을

반복 수립하게 되고 과거계획과 신계획간에 발전적 연속성이 없어지는 행정낭비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각 부처별로 분산형 예산배정 즉 [先 프로그램별 lump sum예

산배정 - 後 과제기획]이 되는 행정 수순의 원인으로서 자연히 거시적 목표보다는

미시적 목표가 집행의 기준이 되며 부처간 종합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행 체

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프로그램 그 자체

에 대한 평가가 보다 철저히 강화되어야 하며, 예산신청용“프로그램 기획서에 대

한 사전 전문가평가제도”를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전체 시각에서 공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설정은 곧 전체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원칙이 되어야 하며, 또한 각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세부과제를 선정할 시에도 예산배분 원칙으로 존중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 신청서 시에 상위근거계획 명시화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수단과 장기계획간의 올바른 위상관계 재정립 및 연계화를 도모하고 부처공동

의 전략적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각 부처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단순·명료화

기존의 연구개발예산배분 관행이 점증주의식인 현실 속에서도 최근 중점투자분

야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정부의 개선노력이 여러 측면에서 발견된다. 최근 실

시되기 시작한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지난 80년대, 90년대에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

어진 부처별 각종 기술개발프로그램들의 단순·명료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스템 개선사항은 상위 행정차원에서의 연

계추진시스템 및 follow - up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과학정책이나 대학연

구진흥정책과는 달리 산업기술정책의 경우는 정책조정기능이 특별히 중요하다. 산



업기술정책과 관련된 각종 부처별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단순하게 정비하여 의사결

정기구를 단순화시키고 국가 정책조정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크다. 위원회의

활동은 산업기술개발정책백서로 발간할 것을 추천한다.

(4) 선택집중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기획 프로세스의 철저화

현재 각 부처에서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부처 내 Bottom - u

p” 기획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상위 레벨의 협의기획

체제가 미약하다. 사업기획과정에는 기획기능의 계층구조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며

특히 T op- Down에서 부처간 협의기획이 중요하다. 특히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3개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종합모듬형 사업 성격으로 확장되어 왔으

며 대형과제라도 각자 부처 내 기획으로 완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부

처들만이라도 부처간 협의 기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점·대형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 先 기획 - 後 예산화] 과정으로 예산요구서

작성시점을 적어도 반년 이상 선행시키는 사전기획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사전기획서를 서열평가하여 부처간 경쟁체제로 예산배분하는 예산관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획의 철저화 및 국가적 우선순위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간 정책정보공유 및 협의기획이 된 과제를 우선해 주는 등으로

기획경쟁과 기획협력이 동시에 유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혁신주체간 역할 정립 및 상호협력 강화

산업기술정책의 시책에 관계되는 부처, 업종, 제도/ 사업, 혁신주체가 매우 다양

하다. 기본적으로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짐과 병행하여 기술혁신시스템의 각 주체들

또한 다양하게 증가해야 하므로 공급시장과 수요시장의 자율적인 역할조절을 유도

하는 기조를 견지하되 정부로서는 기술혁신시스템의 활동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용

함으로써 수행사업/ 수행기관의 계획집행 정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국정집행 및 성과에 관한 법률(GPRA )”을 1993년에 제정하여 각자의 역할

명확화 및 시책집행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있다.

혁신주체간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기술정책공동체”개념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기준 및 지침]에 의거한 구체적인 목표별로 수행사업/ 수행기

관의 결합이 설계되어야 한다. 기술혁신활동은 탐색공동체- 기획공동체- 연구공동체

의 3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상호협력의 기반이 형성된

다. 이 수순이 역순이 되거나 design- in기획이 미흡하면 연구공동체가 형성되더라도

외형은 협력 - 내용은 비연계분산”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여기에 시장경쟁원리

가 가미된 기술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경쟁력의 다이나믹한 발

전을 유도해야 한다.

(6) 관련부처간 기술인프라 정책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우리나라의 기술인프라정책예산은 연구개발예산 중의 6가지 기능분류 중“연구

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사업예산이 이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의 “국책연구개발사업”예산 및 과기부의“대학연구지원”예산 등을 통해서

도 시행되고 있다. 물론, 산업기술정보원 등 기술정보유통기관의 예산도 이에 해당

된다. 정부는 90년대 중반이후부터 기술인프라지원에 꾸준히 노력하여 정책예산 비

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직 적정임계규모에 달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이 주로 연구기관과 연구사업을 통한 지식의 직접적인

창출·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술인프라지원사업들도

대부분 “기반조성 및 기반구축”이라는 제1단계 수준에서 있으며, 부처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다.

기술인프라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확산·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사업으

로 위상이 규정되어야 하며, 특정 우수기업뿐 만이 아니라 30만개 전체기업들과 국

가기술혁신시스템(NIS )을 연결시키는 중간시스템으로 확대·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인프라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대단히 많아 현재의 공급능

력을 능가하므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질

좋은 지적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하여 우리 산업의 기술경쟁력

이중구조 갭을 축소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기술인프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부처간 기술인프라 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2000년부터는 새로운 차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술인프라지원사업은 공급거점배양형 사업이 대부분

으로서 이러한 초기의 시스템 기반구축단계에는 각 부처별 분산추진체제도 유용하

나, 제2단계의 시스템 활성화 단계에서는 다종다양한 기업수요에 현장밀착적이고

보다 풍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제2차 기술인프라 운영주체/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성격을 정부지원에

의존한 공급중심체제에서 이용자 수요중심체제로 수정이 필요하다. 또 운영주체에

게도 공급자(시혜자)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판매자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기

술인프라 이용에 있어서 민간기업 역시 수혜자에서 구매자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운

영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한편, 지역/ 제도밀집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관련부처간 정책연계를 통한 사업추

진이 필요하다. 인허가 제도와는 달리 기술인프라서비스는 기업의 니드 다양성 때

문에 한 장소 완결형(clearing house)이 되기 어렵다. 대신에 지역밀집형이 되어 그

속에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이 펼쳐지도록 하여, 마치 다양한 기회 속에 다양한 생

물이 잘 번식하는 좋은 생태계로 형성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 이는 이미 실리콘

밸리에서도 증명되었다. 따라서 관련부처간의 정책연계는 제도/지역밀집형 시스템

개발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하에서 정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각 부처의

기존 개별지원사업은 비록 동일한 사업명이더라도 대상이 전문분화 되어 있어 중복



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제도/ 사업/ 지역간에 대상/ 이용조건/서류양식에 단

절성이 큰 점이 이용희망기업에 더 큰 애로사항이 되므로 제도의 운용방식/ 내용 중

심으로 이용편리성을 도모하는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처간 공동 노력이 필

요하다.

(7) 관련부처간 산학협동센터 지원사업의 연계

정부는 기술혁신주체 중에서도 전국에 가장 많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대학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려고 지난 90년부터 대학부문에 새로

운 산학협동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센터로는 광의로

볼 때 지난 90년부터 실시된 과기부의 과학연구센터(SRC), 공학연구센터(ERC), 그

리고 95년부터 지원된 지역협력연구센터(RRC)가 있으며, 산자부에서도 95년부터

대학에 기술혁신센터(T IC)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센터들은 장기간 존속

하나 기본적으로 일몰제(sunset )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과학분야에 새로운 이론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SRC는 총 26개가 설립되어, 이중 20개가 현재 활동 중이다. 또 산업발

전과 연계된 핵심기술연구를 수행하는 ERC는 총 35개 설립되었고, 이중 현재 28개 활

동 중이다. 지역 중점육성산업에 연계된 핵심기술연구를 수행하는 RRC는 총 27개

가 설립되어 현재 모두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기존기술의 개선발

전을 지원하는 T IC는 총 6개가 설립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전체적으로 총 94개가

설립되어, 현재 81개가 활동 중이다.

과기부와 산자부가 지원하는 협동센터는 기본 설립목적은 유사하나 수행기능에

있어 다르다. 즉, 과기부의 협동센터는 연구를 통한 신기술지원기능이 중심이고 산

자부의 경우는 연구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며 연구장비 지원과 기존기술의 성능향상

을 위한 기술지도에 중점이 주어져 있다. 다만, SRC를 제외한 3개 종류 센터는 기

업참여가 많으며 지원대상 기술/ 업종간에 기술융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

로 이들 센터간에 상호 정보공유 및 이용협력체제가 증진될 수 있는 운영체제로 개

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부처간에 센터 운용 틀을 맞추고 지원예산의 적용

기준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8) 관련부처간 기술정보유통체제 연계사업의 추진

기업이 기술경쟁력 향상에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단순히 연구정보/ 기술정보 만이

아니라 연구지원서비스에 속하는 정보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공급주체 또한

인터넷망 발달을 통하여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부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

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종류 또한 크게 다양해

지고 있다(국내 인터넷사이트 수 : 95년 579개 → 98년 2만6166개 : 한국전산원 자

료).

정부부문에서도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크게 증진시키고 있는데 각 부처별로 정

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분화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관리운영



하기 위한 정보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 설립된 주요센터/ 시스템으

로는 연구개발정보센터, 산업기술정보원의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Inno- NET ), 첨단

학술정보센터, 경제통계정보시스템(KOSIS ), 환경종합정보센터, 보건복지정보관리센

터, 농림수산정보센터, 특허정보센터 등이 있다.

기술정보서비스망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민간의

상업정보망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기술정보공급정책과 관련 사업에 있

어 변화가 요구된다. 즉, 현행 공공부문 기술정보지원체제는 정보생산과 정보유통을

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기관에서 모두 직접 담당하고 있는 체제에서 탈피해서 정보

생산과 정보유통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의

는 인터넷기술에서 이미 정보망간의 hyperlink 방식이 일반화된 지금에 기존의 정

보유통의 기술적/하드웨어적 통합운영체제 강조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보

망에 담을 내용(contents ) 개발 즉 공공정보에 관한 생산 (정보의 DB입력) 부분에

대해 정부의 기술정보지원시책이 집중·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DB입력 체제

는 각 부처가 단일독자적인 입력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하여 각 부처

가 연계협력하여 공동DB입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적으로 정부의

발표통계 양식/ 종류 및 자료코드의 표준화 사업에 사전적인 부처간 협의를 거치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민간주체로 운영하기에는 아직 시장형성이 어려운 정보망에 대해서는 정

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보를 제공하

는 기본망의 구축은 아직 분야별 종합정보망 구축 수준에 있으며 전문·세분화된

심층정보망 수준까지는 그 종류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각 부처별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활동하는 민간부문을 통해 공급가능한 공공부문 정보

지원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유통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보DB의 민간판매를

통한 유통이라는 2차유통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크다. 공공정보에 대한 공급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수요자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 연구정보/ 기술정보는 정

보내용이 비교적 어렵게 작성되어 있는데 민간업체가 이를 보다 알기 쉽게

(user - friendly ) 재가공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일본 경우 대학/ 연구기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으나 정보내용이 일반인에게 어려워 이

용도가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본격 시작을 KIST 설립 이후부터라고 한다면 이

제 35년의 역사를 갖는다. 또 다른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지도 20여 년 가까이 된다. 이 기간동안 산업환경, 우리나라 과학기술역량은

크게 바뀌었다. 산업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이미 들어선 지 오래이다. 기술혁신이

더더욱 강조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누구도 기술을 쉽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더 큰 변화를 생각할 때, 지금



운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틀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이 틀의 변화는

곧 국가혁신시스템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곧, 국가혁신시스템 장기성과

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